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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lthough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revised Housing Allowance System was implemented in Korea in 2015,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form.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revised Housing Allowance System on the housing cost burden of renter households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combined with a dynamic panel data (PSM-DPD) model. For this, we use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from 2011 to 2017.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vised Housing Allowance System had the positive effect of easing the housing cost burden for renter households who benefited from the new policy. Second, the new policy relaxed the housing cost burden for more households composed of only older adults, living in non-public rental housing, living above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or 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ird, the policy reform reduced the housing cost burden for multi-person households more than for single-person households. Overall, the new policy helped to equalize the housing cost burden across different groups of recipients. These findings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ontinued expansion of the new housing allowance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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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과거 주택부족 문제와 달리, 최근의 주거문제는 주거비 과부담 증가에 더해 주거환경 열악, 주거불안 심화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주거문제는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통한 주거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가마다 직면하고 있는 주거문제는 다소 상이하지만,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에 입각한 주택정책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지가 담고 있다(Salvi del Pero et al., 2016). 많은 국가에서는 대체로 물리적이고 공급자 중심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과 수요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해 주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재정투입, 경직된 공급 방식 등 한계가 드러나면서, 상당한 국가들은 자유로운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가구들의 소득수준, 주택특성, 임대료 수준에 따라 유연성 있게 지원이 되는 주거비 보조를 위주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박미선, 2012). 특히 주거급여는 임대료 부담 완화는 물론, 주거수준 개선, 자유로운 주거지 선택권 보장, 비자발적 이사 방지 등의 장점이 있다(Howenstine, 1986; Mills et al., 2006; Flambard, 2013). 이처럼 필요한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전망 확충의 목적으로 주거비 보조제도는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주거비 보조제도가 현실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보조제도와 주거비 부담 간의 관계를 논의한 경험적 연구는 비교적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Walker and Niner(2012), Flambard(2013), Nordvik (2015) 등의 연구에서는 주거비 보조금 수혜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주거비를 최소화하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Collinson and Ganong(2018) 및 Hyslop and Rea(2019)의 연구에서는 주택수당이 오히려 임대료의 상승을 발생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취약계층들은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사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주거비 관련 보조제도가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해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임세희, 2016; 김민정·조민효, 2018). 이처럼 주거급여를 비롯한 주거비 보조제도가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비 보조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2015년 7월에 새로 개편된 주거급여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빈곤층의 다양한 특성과 복지 수요를 반영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른 급여와 통합되었던 기존의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주거보장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을 강화한 바가 있다. 기존 제도는 거주 지역마다 상이한 주거비 수준이나 수급 가구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준을 결정하도록 설계되지 못하여, 당시 주거급여는 주거지원을 위한 보조라기보다는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명목상의 주거급여로만 운영되었다(진미윤, 2016). 반면 새로 개편된 제도는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거주지역과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의 부담을 더 많이 경감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이렇게 개편된 제도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주거지원 정책으로서 주거급여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5년이 넘게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개편 주거급여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연구는 맞춤형 주거급여 정책이 임차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개편된 정책이 의도한 대로 주거비 부담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더 큰 경감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과정에서 선택편의 및 자기상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 방법과 동적 패널 결합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맞춤형 주거급여 정책을 살펴보고, 주거급여와 주거비 부담 간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활용한 자료, 변수측정, 그리고 방법론을 설명하고, 이어 4장에서는 성향점수매칭의 결과를 제시하고 동적 패널모형을 추정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맞춤형 주거급여 정책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경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립, 자활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진미윤, 2017). 그러나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는 빈곤층의 다양한 특성과 복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노대명, 2015).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 통합급여에 포함되었던 주거급여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기존의 소득보장을 넘어 주거보장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개편된 맞춤형 주거급여는 근거법부터 소관 부처, 지원 방법 및 금액, 그리고 전달 및 집행체계까지 개편 이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근거법 측면에서 개편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 시행되었지만, 개편 후에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기본법으로서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어 주거급여의 법체계를 구성되었다.

        
          Table 1. 
				
          

          
            Comparison between pre-and post-housing allowance system reform(Renter households)
          
          

        

        
        

        소관 부처는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고, 지급대상 선정 시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화하였고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다.1) 개편 전 임차가구는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33%) 이하이면 현금 급여기준 금액(최저생계비의 약 8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의 22.032%를 주거급여로 지급받았다(진미윤, 2016). 반면 개편 후에는 부양의무자 범위 및 부양 능력 기준이 완화되었고,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43%로 상향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별 임차료의 차이를 고려하여 수도권 등 임차료 수준이 높은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다. 기준 임대료는 국민이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표준적 임대료로서 임차가구가 받을 수 있는 임차급여의 상한선이다(진미윤, 2016: 46).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의 임대료를 추정한 다음에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전국을 4개 급지로 구분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출한다. 기준 임대료는 2015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경우, 1급지(서울)는 19만 원, 2급지(경기·인천)는 17만 원, 3급지(광역시·세종시)는 14만 원, 4지급(그 외 지역)은 13만 원으로 책정되었다.2) 물론 가구원 수가 증대됨에 따라 최저주거 면적도 증가하므로 기준 임대료도 증가하며, 매년 임대료 상승률을 고려하여 그 금액도 상승한다.

        또한 개편된 주거급여 정책에서는 수급가구의 소득수준과 주거비 부담 수준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기준 임대료 전액이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30%)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부담분이 증가하므로 그만큼 임차급여도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득에서 주거비 부담이 차지하는 수준을 균등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처럼 개편된 정책은 수급가구의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 소득수준, 주거비 부담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맞춤형’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더 많이 완화함으로써 형평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개편된 정책의 효과가 의도된 대로 나타난다면, 수도권 거주가구, 저소득 가구, 민간 임대주택 거주가구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가 정책 개편에 따라 더 큰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책 개편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됨에 따라 과거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 가구 중 일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노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거급여와 주거비 부담 간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주거 보장이 공통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주택보조(housing subsidy) 등 유사한 주거비 보조제도까지 포함하여 주거비 부담 간의 관계를 논의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거비 보조제도는 저소득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화 제고를 위한 것이 이른바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이다. 특히 주거급여는 임대료 부담은 물론, 무주택자, 주거 과밀, 자유로운 주거지 선택권, 강제적 이사, 그리고 다양한 생활비 지출 등 주거문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Howenstine, 1986; Mills et al., 2006; Flambard, 2013).

        그런데 주거비 부담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보조제도와 주거비 부담 간의 관계를 논의한 경험적 연구에서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를 비롯한 주거비 보조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긍정론과 부정론이 양립한다.

        우선 긍정론 연구에서는 주거비 보조제도가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하는데, 주거비 보조금 수혜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다(Walker and Niner, 2012; Flambard, 2013; Nordvik, 2015).

        Walker and Niner(2012)는 영국 민간주택시장에서 주택급여(housing benefits)가 수혜자에게 비수혜자에 비해 더 많은 주택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Nordvik(2015)의 연구에서는 노르웨이 사례를 통해 주택수당과 주거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주택수당이 수혜자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Flambard(2013)의 연구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에 의한 소득 감소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임차 가구들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강제로 집을 옮기게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때 주택수당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부담능력을 강화하고, 강제적 이사를 방지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정론 연구에서는 주거비 보조제도와 주거비 부담 완화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Gibbons and Manning, 2006; Collinson and Ganong, 2018; Hyslop and Rea, 2019). 이들 연구에서는 임대료 상승을 통해 오히려 임대인이 주택수당의 상당한 부분을 가져가서,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개선은커녕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사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Collinson and Ganong(2018)의 연구에서는 외생적 정책변화로 인해 주거보조금이 수혜가구들의 임대료와 근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들은 주거보조금을 균등하게 인상하는 정책과 주거보조금의 인상을 근린환경에 연동하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2가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균등 인상 정책의 경우, 주거보조금이 1달러 증가하면 임대료가 약 0.46달러 상승했지만, 근린환경이나 주택의 질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다. 반면, 근린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주거보조금의 상한선을 더 높게, 근린환경의 질이 낮을수록 주거보조금의 하한선을 더 낮게 설정한 두 번째 정책의 경우에는 보조금 수급가구들의 근린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구체적으로 주거보조금 상한선 정책에서는 주택이나 근린환경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하한선 정책에서는 보조금 수급가구들이 범죄율, 실업률, 빈곤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yslop and Rea(2019)는 2005년 뉴질랜드에서 개편된 주거보조금 제도의 집행을 위해서 새롭게 설정된 공간적 경계선의 양쪽에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수당 증가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정책 실행 2년 동안 경계선 외부보다 내부 거주자들의 매주 주택수당은 6.80달러, 임대료는 2.44달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ibbons and Manning(2006)의 연구에서도 영국 주택수당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월세가 빠르게 증가함으로 인해 결국 저소득 가구들이 받은 주택수당의 60~66%가 집주인의 주머니로 흘러가는 것을 추정했다.

        한편, 소수의 국내연구(임세희, 2016; 김민정·조민효, 2018)에서도 주거비 관련 보조제도가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해 비교적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민정·조민효(2018)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복지정책이 주거비 부담과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요자 보조 정책3)은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었지만, 주거비 부담 완화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중의 주택 및 아파트 가격이 높아서 저금리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수요자보조 방식이 주거비 부담 완화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임세희(2016)는 2014년 주거실태조자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비 과부담의 영향요인을 다층모형을 통해 추정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기초보장 수급가구일수록 주거비 과부담 가능성이 작은 것을 발견했다.

        이처럼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주거급여를 비롯한 주거비 보조제도가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혼재되어 있어서 주거급여를 비롯한 주거비 보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앞서 주거비 보조제도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연구대상 및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다.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이 연구는 한국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정책인 맞춤형 주거급여에 주목하여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을 대상으로 임대료, 강제이사, 주거 만족도, 그리고 주거 근린환경을 중심으로 주택수당의 효과를 논의해 왔지만, 한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새로 개편된 주거급여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맞춤형 주거급여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선택편의 및 주거비 부담의 자기상관 문제를 고려하여 성향점수매칭-동적 패널 결합모형을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선택편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주거급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했지만, 추정된 정책의 효과는 교란요인(confounding factors)에 의해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해 비교 가능한 동질적 두 집단, 즉 맞춤형 주거급여 수혜 임차가구(실험집단)와 비수혜 임차가구(통제집단)를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비 부담에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주거비 지출은 고정비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시계열적 자기상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종속변수인 주거비 부담의 자기상관 문제를 고려하여 시스템 GMM 추정법을 이용하여 동적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대상 및 자료
        이 연구는 맞춤형 주거급여 제도가 임차가구의 주거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2006년부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패널조사로서, 가구의 일반사항, 건강, 의료, 고용, 가족, 주거, 복지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는 데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주거급여가 새로 개편된 2015년을 기준으로 시행 전에 해당한 7차(2011년)부터 시행 후인 13차(2017년)까지 총 7개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7차부터 자료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1차 조사에서 전체 표본이 7,072가구부터 시작했지만, 연차적으로 일부 원표본 가구들의 분가, 사망 등으로 인해 표본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7차 조사에서 1,800가구를 새롭게 추가하여 신규패널을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하고, 전세 및 월세를 포함한 임차가구를 중심으로 ‘맞춤형’ 주거급여 정책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2. 변수측정
        종속변수인 주거비 부담은 월 소득 대비 주거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로 측정하였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 처분가능 소득으로, 주거비는 전세가구와 월세가구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세가구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월세 전환율을 이용해 보증금을 월세 전환액으로 변환하고 여기에 주거관리비 및 광열수도비를 합산하였다.4) 보증부 월세가구는 전세가구와 비슷하게 월평균 임대료,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그리고 보증금의 월세전환액을 포함하였으며, 사글세 또는 무보증금 월세가구는 월평균 임대료,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를 포함하였다.

        한편,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가구의 주거비 계산에 사용한 선행연구들의 접근 방법은 경제적 관점과 재무적 관점 두 가지로 구분된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을 해당 가구의 경제적 기회비용으로 간주하여 전월세전환율 혹은 시중금리 등으로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여 주거비용에 포함한다 (조혜진·김민정, 2014; 주현태 외, 2017). 재무적 관점에서는 전세가구들의 주거비 수준이 다른 임차가구에 비해 과대평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증금의 월세전환액 대신 주택 관련 대출금의 상환액과 이자액 등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만을 주거비로 포함한다(박서연·전희정, 2019).

        그러나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단순히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목돈이 아니라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통해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한다(주현태 외, 2017). 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전·월세 선택행위와 임대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거비 부담도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종적으로 임차가구들의 자산축적 과정에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전세금과 월세보증금의 월세전환액을 주거비에 포함시켰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정책 특성, 주거 특성, 가구 특성, 가구주 특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정책 특성은 개편 이전과 이후, 그리고 연도별 정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 기간 개편정책 적용변수와 개별연도 개편정책 적용변수로 구분하였다. 전 기간 개편정책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더미와 수급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집단수급더미 간의 교차항으로, 개별연도 개편정책은 2015~2017년 각 시간더미와 수급더미 간의 교차항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기준범주는 비수급 가구이거나 2015년 정책 개편 이전의 수급가구가 되고, 이들 기준범주에 대한 상대적 정책효과를 정책변수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책변수에 따라 정책 개편 이후 전 기간(2015~2017년)에 대한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의 평균적 변화(전 기간 효과)나 개별 연도별 변화(연도별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가구 특성은 공공임대주택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도권 가구,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소득, 가구원 수, 저소득층 가구,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그리고 2015년 개편 이후 신규 수급가구로 측정하였다. 마지막 가구주 특성에는 가구주의 연령, 성별, 그리고 교육연수를 포함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형들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표 2>와 같다.

        
          Table 2. 
				
          

          
            Variable definition and measurement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추적이 가능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해 맞춤형 주거급여 정책이 임차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동적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분석과정에서 선택편의(selection bias) 및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 방법과 동적 패널 결합모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위해 무엇보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단 간의 이질성이나 집단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란요인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수 있으며, 내적 타당성이 의심을 받게 된다. 이런 선택편의를 줄이기 위해서 성향점수매칭이 많이 사용된다(Rosenbaum and Rubin, 1983). 성향점수매칭은 정책의 수혜를 받을 확률에 해당하는 성향점수를 계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수혜그룹과 비수혜그룹의 동질적인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급여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 서로 유사한 표본을 수출하기 위해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성향점수매칭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더미변수인 맞춤형 주거급여 수혜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로짓(logit) 모형으로부터 예측 확률값인 성향점수를 추정하였다. 이때 매칭변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가구 처분가능 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의 성별, 교육연수, 노인 가구 여부, 그리고 장애인 가구 여부로 구성하였다.

        성향점수를 산출한 후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매칭을 위해 최근접이웃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 기법을 사용했다. Abadie et al.(2004)은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 최소화를 위해 1:4 매칭을 제안하였다(p. 305). 이에 이 연구는 평균제곱오차를 최소화하고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1:4 매칭을 선택하였다. 매칭 후 평균 차이검증(T-test)을 통해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에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수출된 주거급여 비수혜가구를 수혜가구와 함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7개 년도의 균형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동적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상적으로 해당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주거비 부담에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현재 주거비 부담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내생성 문제로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이 연구는 시차종속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동적 패널모형을 실시하였다. 이는 동적 패널모형이 시차항 누락에 따른 내생성 문제를 도구변수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동적 패널모형의 추정법으로는 1차 차분을 이용한 2단계 추정법(FD2SLS)과 일반화적률추정법(GMM)이 있다. 분석모형에서 도구변수가 내생적 설명변수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 과대식별 추정이 되며, 특히 오차항이 가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2SLS 추정법보다 GMM 추정법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oodman, 2009). GMM 추정법에는 주로 알레라노-본드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차분 GMM 추정량과 시스템 GMM 추정량이 있다(Arellano and Bond, 1991; Arellano and Bover, 1995). 차분 GMM 추정량은 추정모형에 오차항이 자기상관성이 없다고 가정하고, 종속변수의 과거 값을 도구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시스템 GMM 추정량은 종속변수의 과거값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의 차분변수의 과거값을 추가적인 도구변수로 사용한 추정량이다. 추가적인 도구변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GMM 추정이 차분 GMM 추정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oodman, 2009). GMM 추정은 기본적으로 가중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추정계수를 찾는 방식으로 초기 가중치행렬(initial weight matrix)만 사용하여 추정계수를 얻는 1단계 추정량과, 이를 추정 결과에 대입하여 다시 추정계수를 찾는 2단계 추정량이 있다. 1단계 추정에 비해 2단계 추정이 점근적으로 더 효율적인 추정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oodman, 2009).

        이 연구에서는 2단계 시스템 GMM 추정량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동적 패널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의 과거값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차분된 오차항은 이동평균(MA) 과정을 따르게 되어 1차 자기상관이 존재할 수 있으나, 2차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Arellano and Bond, 1991). 이 연구에서는 차분모형의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 검정은 Arellano-Bond 검정을 통해 확인하고, 사용한 도구변수의 적절성 검정은 이분산성이 있어도 여전히 유용한 Hansen 검정을 통해 판단하였다. 또한, 오차항의 이분산성 문제를 고려해서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가 사용되었고, 시간적 특성의 통제를 위해 2011년을 기준 범주로 삼아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시켜 추정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성향점수매칭 결과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동적 패널분석을 앞서 주거급여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 간의 유사한 표본을 수출하기 위해 2015년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성향점수매칭을 실시하였다. 성향점수매칭 분석에는 일부 결측치 및 이상치를 제외하고, 수급집단의 가구 수는 412가구, 비수급집단의 가구 수는 1,469가구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그림 1>은 성향점수매칭 이전과 이후의 주거급여 수급집단(실험집단)과 비수급집단(통제집단)의 성향점수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매칭 이후에 두 집단 간 성향점수의 분포가 유사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성향점수를 토대로 재구성된 주거급여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이 매칭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균 차이검증(T-test)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매칭 전 표본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가구 가처분소득, 가구원 수, 가구주의 성별, 교육연수,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매칭변수들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두 집단이 동질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재구성한 표본에서는 대부분 매칭변수의 표준화 편의(standardised bias)가 매칭 전보다 10% 미만이고, 통계적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코크란의 경험적 법칙(Cochran’s rule of thumb)도 모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매칭 과정에서 1:4 최근접이웃매칭법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189가구 수급집단과 212가구 비수급집단의 표본이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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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bution of propensity scores before and after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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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comparisons before and after PS matching (2015)
          
          

        

        
        

      

      
        2. 매칭 후 동적 패널모형 추정 결과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맞춤형 주거급여 정책이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동적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전반적인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알레라노-본드 검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차 자기상관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도구변수에 대한 적절성 검정으로 Hansen 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된 도구변수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은 2015년 개편정책변수만 투입한 고정효과 모형이고, 모형(2)는 정책변수뿐만 아니라 주거특성, 가구특성, 가구주 특성 등 독립변수까지 포함한 동적 패널모형이다. 모형(3)은 모형(2)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외한 후에 추정한 모형이다. 모형(4)는 모형(2)와 비슷하지만, 기존의 전 기간 개편정책 변수를 3개 개별연도 개편정책 변수로 구분하여 추정한 모형이다. 모형(5)는 모형(4)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외한 후에 추정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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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imation of dynamic panel models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는 정책변수, 균등화 소득, 저소득 가구, 공공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 수도권 거주, 그리고 가구원 수 등이다. 우선, 정책특성인 전 기간 개편정책은 모든 추정모형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2015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급여 제도가 임차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Flambard, 2013; Nordvik, 2015).

        특히 주목할 것은 개별연도의 정책효과 부분인데, 모형(4)와 모형(5)를 살펴보면, 주거비 부담에 대한 개편정책의 완화효과는 2016년에 증가했다가 2017년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2015년 이전에는 수급 가구나 비수급 가구 사이에 주거비 부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모형(5)을 기준으로 개편된 2015년에는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비수급 가구보다 5.058이나 낮고, 2016년에는 6.306이나 낮으며, 2017년에는 5.432나 낮다. 이는 주거비 부담률 평균(25.5)의 19.8~24.7%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시행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행 기간(6개월), 사용대차 문제, 임대료 검증 문제, 수선유지비 지급 문제 등 여러 쟁점과 현안들이 제기되었음에도 주거비 부담 완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행 3년 차에는 정책효과가 다소 감소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거급여 상승이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대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자 보조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의 제공은 주로 전세나 월세가구 등 무주택가구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음을 밝힌 최은희 외(2011), 김민정·조민효(2018)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수도권 거주는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대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에 거주한 가구일수록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임대료 지출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권건우·진창하, 2016).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주거비 부담에 대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임차가구들이 주거 공간이 비좁고 열악하지만,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쪽방, 노후 고시원, 반지하)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임세희, 2016).

        이어서 가구원 수와 균등화 소득은 주거비 부담에 대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 수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들이 주거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고 가구소득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권건우·진창하, 2016; 임세희, 2016). 반면, 저소득 임차가구일수록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임차가구가 일반 임차가구에 비해 가구소득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유병선·정규형, 2017).

        연도별 더미변수 중 2015년 더미변수만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편된 주거급여 정책과 달리, 2015년부터 기존의 수요자 지원제도(버팀목 대출 일원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도입) 및 공급자 지원제도(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도입, 행복주택 확대) 변화가 임차가구의 주거부담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끝으로 전년도의 주거비 부담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거비 부담에 시계열 지속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 가구특성에 따른 정책효과 차이
        한편, 앞서 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구특성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 정책이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가구특성을 저소득 가구, 수도권 거주 가구, 공공임대 거주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가구원이 2인 이상인 다인가구, 그리고 노인 가구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주거급여 정책효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5>와 <그림 2>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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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저소득 가구 모형(모형 6)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일수록 전반적으로 모형(2) 및 (3)에서와 같이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지만, 개편정책이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편정책이 저소득 가구에 미치는 주거비 완화효과(-5.335)가 그 외 가구에 미치는 효과(-4.352)보다 약간 더 크다. 그러나 그 차이는 미미해서 정책 개편 후에도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일반가구보다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2>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의 기울기(slope)가 대체로 평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저소득 가구지만 주거급여를 수급하지 못한(중위소득의 43%~60% 구간에 해당) 가구도 포함되어 저소득 가구 여부에 따라 개편정책이 임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도권 가구 모형(모형 7)의 경우, 모형(2)와 모형(3)의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지만, 개편정책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개편정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에 미치는 효과(-9.348)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효과(-2.438)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정책효과로 인해 개편 이후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수도권 가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지역을 고려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3급지), 기타(4급지) 순으로 차등적으로 주거급여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더 크게 경험한 것이다.

        셋째, 공공임대 가구 모형(모형 8)의 경우, 정책 전에는 확실히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보다 더 낮았으나, 정책 개편이 민간임대 거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더 크게 감소시켜 두 집단의 주거비 부담수준이 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편정책이 공공임대 거주 가구에 미친 효과(-3.745)보다 민간임대 거주 가구에 미치는 효과(-6.193)가 컸다. 이는 임대유형에 따라 개편정책의 효과가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임대 거주가구(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최하위 소득계층의 가구로서 지출한 주거비를 거의 모두 공공이 부담하므로, 주거급여 수급과 주거급여 정책의 변화가 주거비 부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민간임대 거주가구의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주거비와 관련하여 공공으로부터 유일한 보조비 지원이므로 주거급여 수혜 여부 및 정책적 변화가 이들 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급여 제도 개편 이후 서울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의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가 가장 컸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진미윤, 2016)의 결론과 맥을 같이한다.

        넷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모형(모형 9)의 경우, 개편정책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미치는 효과(-1.129)보다 최저주거기준 충족 가구에 미치는 효과(-5.474)가 더 큰 것을 보여준다. 이는 기준 임대료 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준 임대료는 주로 임대료 적절성 혹은 주거비 과부담 측면에서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선정되고 있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들의 실제 주거수준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편 주거급여 정책은 임차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지만,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진미윤, 2016)를 뒷받침한다.

        다섯째, 다인가구 모형(모형 10)을 살펴보면, 정책 개편 전후 모두 2인 이상 다인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1인가구보다 낮고, 그 격차는 정책 개편 이후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편정책이 1인가구에 미치는 효과(-3.262)보다 다인가구에 미치는 효과(-8.954)가 훨씬 컸기 때문이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주거급여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변화하는 주택 소비량(면적, 방수 등)을 반영하기 위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지급된 주거급여의 금액이 더 많기 때문이다.

        여섯째, 노인 가구 모형(모형 11)을 살펴보면, 정책 개편 전에 노인 가구와 그 외 가구는 주거비 부담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개편정책이 노인 가구에 미치는 효과(-7.958)가 비노인 가구에 미치는 효과(-3.970)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책 개편에 따라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 능력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거급여 혜택을 보는 노인 가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Ⅴ. 결 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015년부터 맞춤형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된 지 5년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성향점수매칭-동적 패널 결합모형을 통해 맞춤형 주거급여 정책이 임차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 정책이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주거급여 정책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낮추는 데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연도별 개편정책의 완화효과는 처음으로 개편된 정책이 전 기간에 걸쳐 시행된 2016년에 가장 컸고, 2017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저소득 가구는 정책 개편 전과 후 모두 그 외 가구보다 주거비 부담이 크고, 정책 개편에 따른 효과가 두 집단 간에 유사하게 나타나서 저소득 가구와 그 외 가구 사이의 부담 격차는 크게 줄지 않고 유지되었다. 셋째, 정책 개편 전에는 수도권 거주 가구, 공공임대주택 비거주 가구, 노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주거비 부담이 높았으나, 맞춤형 주거급여 정책의 주거비 완화효과가 이들 가구에 대해 더 크게 나타나서 정책 개편 후 주거비 부담은 이들 가구와 대조 집단이 거의 비슷해지거나 역전되기도 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경우에는 정책 개편 전에는 그 외 가구보다 주거비 부담이 낮았으나 개편 후에는 오히려 더 높아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넷째, 전 기간에 걸쳐 2인 이상 다인가구는 1인가구보다 주거비 부담이 낮은데, 주거급여 정책 개편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다인가구에 대해 더 커서 두 집단 간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 결과는 2015년 주거급여 정책 개편이 이전에 주거비 부담이 컸던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을 더 크게 낮춤으로써, 주거비 부담의 집단 간 균등화를 가져온 것과는 다른 경향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2015년에 개편하여 도입된 맞춤형 주거급여제도는 임차가구의 주거 지역, 가구원 수, 소득수준,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의 균등화를 가져오는 데 대체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개선되기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점,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화된 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은 정책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가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맞춤형 주거급여 제도가 임차가구들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이 개편된 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전에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수도권 거주 가구와 노인 가구에 대한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정책 개편이 주거비 부담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가구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정책 개편 이후에도 그 외 가구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이들을 위한 추가적 대책이 요구된다. 저소득 가구이지만 여전히 주거급여의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임차가구에 대한 추가적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맞춤형 주거급여 제도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는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이 가구들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안이 필요하다. 쪽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경우는 저렴한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주거급여 상승은 곧바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5)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이상으로 주거의 질을 끌어올리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확대와 함께 주택공급 측면의 대책도 필요하다. 넷째, 수요자 주거복지정책과 더불어 공급자 주거복지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의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망 확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담가능한 주거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15년 7월에 개편된 주거급여 정책이 주거부담 완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가구특성에 따라 개편정책이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향점수매칭-동적 패널 결합모형을 이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고, 주거비 부담의 시계열적 자기상관성을 통제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도 있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 기간이 짧아 2018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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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주1. 2015년 개편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2019년 44%를 거쳐 2020년 45%까지 상향되었다.
      

      
        주2. 2015년과 2021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주3. 김민정·조민호(2018)의 연구에서는 수요자보조 정책을 주거급여,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버팀목 전체자금 대출, 월세 대출 등을 포함하였다.
      

      
        주4.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적용하여 전세보증금을 월세전환액으로 계산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보증금을 연간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는 방식이 지역과 주택유형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5. 이성희(2020.2.17.)의 기사 “쪽방 월세 23만 3000원, 정부 주거급여액과 일치…집주인, 탈탈 털어간다”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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